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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승의원 대표발의(2204858)

Ⅰ.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헌승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10. 23.

3. 회 부 일 : 2024. 10. 24.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무임수송은 국가의 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익서

비스이므로 해당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임.

그럼에도 국가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

게 하고 그 비용은 지방공기업인 도시철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

주, 대전)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법」 제158조(경비의 지출)는 “국가 사무 또는 지

방자치단체 사무를 위임하는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국가는 국가

의 위임사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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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 무임수송 비

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그러나 도시철도운영자는 무임수송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어 형

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시ㆍ도별로 고령시대(65세 이상 인구비율 14% 이상)가 도래됨

에 따라 무임수송 인원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의

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승객안전 및 도시철도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

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원인제공자인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을 발생하도록 한 원인제공자는 도시철도

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그 비용을 부담함(안 제22조의2 및 제

2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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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검토의견

1. 도시철도공익서비스비용보상체계마련 (안제22조의2, 제22조의3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비용을 국가 또는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의2(공익서비스 비용의 부담) ①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도

시철도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따르거나 국가의 정책 또

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도시철도 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

면액

2.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신 설> 제22조의3(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보상계약의 체결) ① 원인제

공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

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도시철도운영자가 제공하는 도시철도 서비스의 기준과 내

용에 관한 사항

2. 공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원인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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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의견

1) 공익서비스비용 국가 부담 필요성에 대한 검토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복지법」, 「장애

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각 도시철도운영자들은 운송약관을 통해 노인(65세 이상), 장애

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해서 운임을 전액 감

현 행 개 정 안

는 보상내용 및 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정ㆍ갱신과 계약의 해지에 관

한 사항

③ 원인제공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

에 계약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공익서

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 보상계약체결에 관하여 원인제공자와 도시철도운영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원인제공자 또는 도시철도

운영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

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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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하고 있음.1)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운임감면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을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어2) 도시철

도운영자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도시철도와 기능상 유사한

한국철도공사의 수도권 전철에 대해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2

조3)에 따라 공익서비스비용을 원인제공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감

안할 때 도시철도가 제공하는 공익서비스에 대해서도 원인제공자가 비

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4).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지원에 대한 찬반의견을 살펴보면,

1) 도시철도 무임수송 관련 근거 법령은 참고자료 1 참조

2)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의 경우 지원을 하고 있으며, 부

산광역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음.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

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

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철도운임ㆍ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2. 철도운영자가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하여 벽지의 노선 또는 역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여야 되는 경우로서 공익목

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계속함으로써 발생되는 경영손실

3. 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4)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보상체계 마련에 관한 법률안은 제17대 국회 2건, 제18대 국회 1건,

제19대 국회 1건, 제20대 국회 3건, 제21대 국회 7건 발의되었음. 이 중 제20대 국회에서는 공

익서비스비용을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2017.9.21.)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바 있음. 제21

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등을 국가 등 원

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전체회의로 제안

하기로 의결(2020.11.17.)하였으나, 국토교통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2020.11.19.)에서 기획재정부

2차관이 출석하여 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고 관련 법안들이 다시 교통법안심사소위

원회로 회부되어 재상정됨(2021.12.22.). 이 소위에서 국토교통부의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온 후

합리적인 대안을 만드는 방향으로 심사를 보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국가와 지자체 간 업무

분담 문제를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으며, 이후 임기만료폐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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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하는 입장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운영자를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5), ② 공

익서비스 제공 관련 법률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각 지자체와 도시

철도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공익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대부분 도시철도운영자들이 동일한 형태의 운임 감면을 실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가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③

도시철도망이 광역화됨에 따라 공익서비스 비용 분담을 둘러싸고 지역

간 갈등이 초래될 수 있고, ④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에 따른 도시철도운

영자의 재정 악화는 안전투자재원의 확보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으

며, ⑤ 공익서비스 비용을 국비로 지원받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 비교

했을 때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임.

반대하는 입장은 ① 도시철도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이므로 운임

감면 등으로 인한 손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고, ② 도시철도의 건설에 대하여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③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도시철도가 설치되

지 않은 지역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고, ④ 「노인복지법」 등

운임감면 규정은 모두 임의규정으로서 실제 운임의 감면과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며, 국토교통부 또한 이러한 취지에서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음.

5)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으로 서울

64.27%, 경기 53.19%, 인천 49.79%, 부산 42.93%, 대구 42.1%, 대전 39.87%, 광주 36.67%로

나타나고 있음(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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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찬반의견이 대립하고 있고,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국가 재정

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지원에 대한

국가의 관여 범위,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영 상황, 지속적인 공익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국가의 재정 소

요는 향후 5년 간 5조 1,826억원(연평균 1조 365억원)으로 추계됨.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

한편 2022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실시한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

PSO6)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결과,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시행여부는

운임 결정권자인 지자체의 결정사항이나,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공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유연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음.

6) Public Service Obligation. 공익서비스비용을 의미함.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공익서비스
비용의 부담

9,738 10,050 10,406 10,668 10,963 51,826 10,365 

주: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
계한 결과로,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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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국토교통위원회에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7)이 계류 중이므로 병합 심사가

필요해 보임.

2) 공익서비스비용 국가 부담 방식의 검토

개정안은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 비용 산정·평가 기구, 보상계약 등

비용 부담 방식에 대해 다양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는 제21대 국

회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2104913호)와 유사한 것으로 보임.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과 비교할 때 개정안은 다양한

차이를 보이므로 주제별·조문별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공익서비스비용 부담 방식에 대한 법안 간 비교 】

7)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1343호), 민홍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2268호)

구분 정준호의원안 민홍철의원안 이헌승의원안

주체 국가 국가, 원인제공자 국가, 원인제공자

부담

범위

· 운임 감면액 및 환급액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비용

· 운임 감면액

· 국가, 지자체의 특수목적사업 

수행비용

· 운임 감면액

· 국가의 특수목적사업 수행비용

부담 

재원

교특회계

(교통체계관리계정)

운임감면을 규정한 법률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예산

미규정

(국가, 원인제공자)

비용 

산정·평가
산정·평가심의위원회 산정·평가 전문기관 지정 산정·평가 전문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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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에 대한 공익서비스비용 부담의 문제는 「철도산업발전기본

법」에 규정된 공익서비스비용 부담과 제도적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

는 지적에 따라 논의가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 동법에 규율된 공익서비

스비용 관련 조항의 체계를 중심으로 하되 도시철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공익서비스비용 관련 조문 】

구분 정준호의원안 민홍철의원안 이헌승의원안

보상계약 

체결
미규정

· 원인제공자와 도시철도운영

자 간 체결

· 원인제공자는 계약체결 전 

국토부장관 및 기재부장관

과 협의해야함

· 계약 관련 협의 미성립 시 

철도산업위원회가 조정

· 원인제공자와 도시철도운영

자 간 체결

· 원인제공자는 계약체결 전 

국토부장관 및 기재부장관

과 협의할 수 있음

· 계약 관련 협의 미성립 시 

국가교통위원회가 조정

법령 

제·개정시 

협의

미규정
운임감면 관련 법령 제·개정시 

국토부장관과 협의
미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공익서비스”라 함은 철도운영자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철도서비스를 말한다.

제32조(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

담하여야 한다.

②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철

도운임ㆍ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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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운영자가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

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하여 벽지의 노선 또는 역

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여야 되는 경우로서 공익목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계속함으로써 발생되는 경영손실

3. 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제33조(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①원인제공자는 철도운영자

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

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운영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

2. 공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원인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상내용 및

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정ㆍ갱신과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인제공자와 철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합의하는 사항

③원인제공자는 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

으로 하여금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보상계약체결에 관하여 원인제공자와 철도운영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

하는 때에는 원인제공자 또는 철도운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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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토교통부 의견

도시철도는 지자체 시설로, 무임 수송 시행 및 운임 수준은 등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결정하고 있으므로, 운임 감면 등에 대한 비용 보조 등

운영기관 지원도 해당 지자체가 지원함이 바람직하고, 국비 지원 시 도

시철도를 운행 중인 서울 등 6개 대도시로 혜택이 한정되고, 막대한 재

정 부담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정부는 도시철도 건설비의 상당 부분(서울 40%, 서울 외 60%)

과 안전 확보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노후시설 개선, 노후차량 교체 등)

지원 중이라는 설명임.

문 의 처

02)6788-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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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도시철도 무임수송 관련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법 률>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

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

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

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생 략)

[별표 1]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

시설의 종류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새마을호, 무궁화호

나. 통근열차

다. 수도권전철

100분의 30

100분의 50

100분의 100

2.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3. 고궁 100분의 100

4. 능원 100분의 100

5. 국·공립박물관 100분의 100

6. 국·공립공원 100분의 100

7. 국·공립미술관 100분의 100

8. 국·공립국악원 100분의 50 이상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

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100분의 50

비고

1. 철도 및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운임에 한한다.

2.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 공연장의 운영자가 자체기획한 공연의 관람료에 한한다.

3. 새마을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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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법 률>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생 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

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

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 략)

[별표 2]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7조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무궁화호·통근열차

나. 새마을호

2. 도시철도(「철도사업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기철도를 포함한다)

3. 공영버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만 해

당한다)

4. 국공립 공연장

5. 공공체육시설

6. 고궁

7. 능원

8. 국공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

9. 국공립 공원

100분의 50

100분의50(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100분의 30(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

은 장애인이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

한날에이용하는경우로한정한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비고

1. 철도 등 운송수단은 여객운임만 감면된다.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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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 률>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輸送

施設)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

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령>

제85조(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지

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에 대해서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법 제66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2.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

별공로상이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1명

  ②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의 종류와 그 밖에 수송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

부장관이 해당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법 제6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철도공사법」 제2

조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인 도시철도공사를 말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 률>

제22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독립유공자 및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

운 독립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 

요금을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령>

제14조(수송시설의 이용)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관하여

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

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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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7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①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

송시설(輸送施設)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

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

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령>
제51조(수송시설의 이용 대상 등) ① 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기관”이란 「한국철도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와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지

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사람에게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2.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직접 보호하여 수

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1명

  ③ 제2항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

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의 종류와 그 밖에 수송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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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2 도시철도운영자별 무임비용 발생 및 보조 현황

* 무임비용 : 법정무임(노인, 장애인, 유공자)에 한하여 산출
** 시비보조금 : 지자체 정책에 따른 손실보조금(다자녀가족 무임 등)을 포함(예산에서 법정무임만 별도 구분 곤란)

※ 자료: 2023 철도통계연보 등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서울

교통

공사

무임비용(억원) 3,714 2,685 2,831 3,209 3,733

시비보조금(억원) - - 1,000 1,000 2,000

무임비용 보조율(%) - - 35.3 31.2 53.6

부산

교통

공사

무임비용(억원) 1,396 1,045 1,090 1,234 1,406

시비보조금(억원) - - - - -

무임비용 보조율(%) - - - - -

대구

교통

공사

무임비용(억원) 614 416 459 512 561

시비보조금(억원) 559 414 471 486 700

무임비용 보조율(%) 91.0 99.5 102.6 94.9 124.8

인천

교통

공사

무임비용(억원) 297 213 240 347 414

시비보조금(억원) 200 200 220 213 216

무임비용 보조율(%) 67.3 93.9 91.7 61.4 52.2

광주

교통

공사

무임비용(억원) 92 63 64 70 76

시비보조금(억원) 87 89 83 70 77

무임비용 보조율(%) 94.6 141.3 129.7 100.0 101.3

대전

교통

공사

무임비용(억원) 126 78 83 95 102

시비보조금(억원) 192 197 203 128 134

무임비용 보조율(%) 152.4 252.6 244.6 134.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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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3 도시철도운영자별 손익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서

울

교

통

공

사

영업수입 20,375 15,952 16,572 18,039 19,111
운수사업수익 16,696 12,289 12,816 14,581 15,108
기타사업수익 3,679 3,663 3,756 3,458 4,003

영업비용 25,689 26,844 26,083 27,486 27,609
인건비 12,704 13,669 12,401 13,285 12,354
경  비 12,985 13,175 13,682 14,201 15,255

영업손익 △5,314 △10,892 △9,511 △9,447 △8,498

영업외수익 504 507 511 3927 4535
영업외비용 1,055 753 770 1,002 1,237

경상손익 △5,865 △11,138 △9,770 △6,522 △5,200

부

산

교

통

공

사

영업수입 3,112 2,282 2,298 2,529 2,750
운수사업수익 2,698 1,910 1,948 2,172 2,343

기타사업수익 414 372 350 357 407
영업비용 6,621 6,991 7,232 7,512 7,956

인건비 3,240 3,654 3,824 3,998 4,105
경  비 3,382 3,337 3,408 3,514 3,851

영업손익 △3,509 △4,709 △4,934 △4,982 △5,205
영업외수익 1,988 2,109 3,111 2,608 2,330

영업외비용 4 34 125 336 681
경상손익 △1,525 △2,634 △1,948 △2,711 △3,556

대

구

교

통

공

사

영업수입 2,063 1,420 1,596 1,697 1,852
운수사업수익 1,938 1,306 1,457 1,550 1,702
기타사업수익 125 114 139 147 150

영업비용 4,570 4,707 4,826 4,807 4,983

인건비 2,032 2,108 2,257 2,159 2,314

경  비 2,538 2,599 2,569 2,648 2,669
영업손익 △2,507 △3,287 △3,230 △3,110 △3,131

영업외수익 1,151 1,280 1,364 1,265 1,508
영업외비용 40 55 69 23 65
경상손익 △1,396 △2,062 △1,935 △1,868 △1,688

인

천

교

통

공

사

영업수입 1,991 1,545 1,698 2,283 2,618

운수사업수익 1,316 1,035 1,125 1,311 1,414

기타사업수익 675 510 573 972 1,204

영업비용 3,827 3,749 4,255 5,100 5,357

인건비 1,537 1,420 1,725 1,964 1,912

경  비 2,290 2,329 2,530 3,136 3,445

영업손익 △1,836 △2,204 △2,557 △2,817 △2,739

영업외수익 714 635 807 1,185 1,165

영업외비용 125 218 33 105 74

경상손익 △1,247 △1,787 △1,783 △1,73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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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2023 철도통계연보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광

주

도

시

철

도

공

사

영업수입 280 247 245 255 267
운수사업수익 242 207 204 201 216
기타사업수익 38 40 41 54 51

영업비용 1,035 1,065 1,116 1,151 1196
인건비 498 524 553 555 585

경  비 537 541 563 596 611
영업손익 △755 △818 △871 △896 △929

영업외수익 414 466 545 566 615
영업외비용 16 23 40 50 29
경상손익 △357 △375 △366 △380 △343

대

전

교

통

공

사

영업수입 538 436 458 411 659

운수사업수익 494 398 413 367 439

기타사업수익 44 38 45 44 220
영업비용 1,108 1,171 1,191 1,242 1425
인건비 525 593 605 624 694
경  비 583 578 586 618 731

영업손익 △570 △735 △733 △831 △766

영업외수익 204 299 317 499 553

영업외비용 - - - - -
경상손익 △366 △436 △416 △332 △213


